
정부, 화학사고 전담 화학안전과 신설
2014년 방재센터 출범으로 사망 31% 감소 … 2015년 위험경보제 시행

2015년부터 위험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산업단지의 화학사고에 대비해 사업장별로 위험등급을 분류하는 화

학사고 위험경보제가 시행되고, 화학사고에 대응하는 특수차량도 순차적으로 도입된다.

환경부는 전국 6개 주요 산업단지에 설치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출범 1년을 맞아 2015년부터는 더욱 강

화된 정부 차원의 화학사고 대응에 나선다고 12월30일 발표했다.

환경부, 국민안전처, 고용노동부, 산업통상자원부,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구미, 서

산, 익산, 시흥, 울산, 여수 등 6개 지역 산업단지에 설치돼 있다.

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2012년 9월 휴브글로벌의 불산 사고를 계기로 범정부적인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

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.

환경부와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, 2014년 1-10월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설치된 6개 주요 산업단지의 화

학재난 신고는 86건으로 2013년 1-10월 76건에 비해 증가했지만, 사망자수는 46명으로 31% 감소한 것으로 나

타났다.

또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립 이후 사고발생 30분 이내 현장 도착률은 9.7%에서 50.0%로 크게 개선됐다.

정부는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험등급을 분류․관리하는 화

학사고 위험 경보제를 2015년부터 시행한다.

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화학공장 1200곳의 위험징후를 3개월마다 수집·분석해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위험

이 해소될 때까지 컨설팅과 점검 등 사후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다.

정부는 12월29일 국무회의에서 화학사고를 전담하는 화학안전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환경부 직제 개정안을

통과시켰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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